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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 
인권 침해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1.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27)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을 포함해 경찰의 내부 조치 등에 

대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을 폐지할 수 있도록 「경찰법 」 제3조 제4항, 「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4항을 개정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2. 이들 단체는 경찰이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모호한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 한다고 밝혔다. 

3. 이들 단체는 10월 5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점검되어야 할 과제로 1)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2) 경찰의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활동 실태 점검 3)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4) 정책정보 생산 및 활용 실태 점검 5) 정보경찰 생산문서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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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끝  

 

▣ 별첨1.  2019 경찰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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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wireH6QCfAGnAtmHUyDPFy73G50WPIaHqVMEBPfE-2w/edit?usp=sharing

